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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0. 24.

3. 회 부 일 : 2024. 10. 25.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

는 농어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ㆍ농어촌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

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며 그 목표액을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설치된 2017년 이후 8년째인 올해까

지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449억원으로, 조성 완료 시한 2년

을 남겨 둔 현재까지 목표액의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음.

전체 조성금액 중 공공기관(134곳)이 조성한 기금액은 1,495억원으로

전체 61.0%에 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민간기업(208곳)은 946억

원(38.6%)를 납부한 것에 그치고 있음.

특히 민간기업 중 재계서열 1위인 삼성그룹의 경우 작년 한 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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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은 358조원을 넘었지만, 정작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출

연조차 하지 않았고, 그 이후인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간 농

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고작 86억원(0.002%)에 불과했

음. 삼성그룹을 비롯해 SKㆍ현대자동차ㆍLGㆍ포스코ㆍ롯데ㆍ한화ㆍH

D현대ㆍGSㆍ농협 등 재계서열 1위∼10위까지의 그룹이 같은 기간 출

연한 금액 역시 작년 매출액 대비 0.003%인 470억원에 불과함. 이에

농어민들의 희생으로 성장 재벌그룹을 비롯한 민간기업들이 농어민과

의 상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상생협력기금의 조성기간 및 조성액을 매년 1천억씩 20

년간 2조원으로 상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수

혜를 받는 기업들에게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출연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당해

연도 조성 목표액에서 출연된 금액을 제한 부족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하도록 함.

또한 재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혜기업 대표 단체 또는 협회

는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 협조 및 지원 요청 등 촐연활동에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 활성

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ㆍ제8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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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심사경과 등

1. 제21대 국회 심사경과

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3건)

동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안(제2100072호), 정운

천의원안(제2101886호) 및 (제2103875호)〕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

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되었으나(2020.09.22),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연번

제안자

주요내용 심사진행상태제안일

의안번호

1

김승남의원

·협정 체결에 따른 수혜기업의 상생기금 조성 참여 의무화

·상생기금을 매년 1천억원씩 20년간 조성                

법안소위심사

(’20.9.22.)
’20.6.3.

2100072

2

정운천 ·상생기금 재원조성에 정부출연 근거 마련

·재단은 민간기업등에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분기별로 농식품부에 보고

·정부는 상생기금 조성액 부족분을 출연(직전회계연도 

관세징수액의 100분의 1 기준)하고 농해수위 보고 

법안소위심사

(’20.9.22.)
’20.7.14.

2101886

3

정운천 ·정부는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농어업상생협력재단” 설립

·재단은 ①협력사업 개발 및 운영 ② 농어촌상생기금 

관리·운용 ③농식품부장관 지정·위탁사업을 수행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시발의

법안소위심사

(’20.9.22.)
’20.9.14

2103875



- 4 -

나. 연계 법률

제21대 국회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안, 제2103874호)과, 「기부금품

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안, 제2106472

호)이 발의되었으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

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1건)

연번

제안자

주요내용 심사진행상태제안일

의안번호

1

정운천의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업무를 별도의 재단으로 이관하고 

재단의 명칭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 변경하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리·운용업무를 삭제        

산자위

법안소위회부

(’20.11.26)

’20.9.14

2103874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1건)

연번

제안자

주요내용 심사진행상태제안일

의안번호

1

정운천의원
·민간기업 등에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독려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적용 예외 법률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

행안위

법안소위회부

(’21.2.17)

’20.12.15

21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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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2대 국회 연계 법률 발의 현황

개정안과 관계된 연계법안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안, 제2204892호)과「조세특례제한법 일

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안, 제2204884호)가 발의되어 각각 행정안전위

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임.

제명

제안자

주요내용 심사진행상태제안일

의안번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민간기업 등에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독려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적용 예외 법률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

위원회 회부

(’24.10.25.)

행안위

‘24.10.24

22048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상생기금 출연 시 법인세 공제 비율상향 

(10%→50%) 

·일몰기간 연장(2025.12.31.→2030.12.31.)

법안소위상정

(’24.11.22.)
‘24.10.24

220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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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문별 검토의견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수혜기업에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 출연 노력 의무 부과(안 제18조의2제2항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개정안은 협정 체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수

혜를 받는 기업(이하 ‘수혜기업’)에 대하여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에 출연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수출 여건의 변화 등 대내외적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출연이 어려

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

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협정 체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수혜를 받는 기

업(이하 “수혜기업”이라 한다)은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상생기금에 출

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

여건의 변화 등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출연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

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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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기업 이익에서 FTA 체결에 따른

이익만을 따로 측정하는 것이 어려워 개정안에 따른 ‘수혜기업’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

2) 산업통상자원부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정 체결에 따라 수혜를 받는 기업을 특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도 수혜기업에 대해 기금

출연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수혜기

업을 대상으로 기금을 출연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규정은 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재산권 침해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 검토의견

□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 체결을 시작으로

ASEAN, 유럽연합(EU), 미국, 영연방과 중국 등 총 59개국 21건

의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1)를 체결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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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

1)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

연번 상대국
추진 현황

의의
협상개시 서명 발효

1 칠레 1999.12. 2003.2. 2004.4.
최초의  FTA, 

중남미시장의 교두보

2 싱가포르 2004.1. 2005.8. 2006.3. ASEAN 시장 교두보

3
EFTA

(4개국)
2005.1. 2005.12. 2006.9. 유럽시장 교두보

4
아세안

(10개국)
2005.2.

2006.8.

(상품무역협정)

2007.6.

(상품무역협정)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2007.11.

(서비스협정)

2009.5.

(서비스협정)

2009.6.

(투자협정)

2009.9.

(투자협정)

5 인도 2006.6. 2009.8. 2010.1. BRICs 국가, 거대시장

6
EU

(27개국)
2007.5. 2010.10.6.

2011.7.1.(잠정)

2015.12.13.(전체)

2011.7.1. 이래 

만 4년 5개월간 

잠정적용

거대 선진경제권

7 페루 2009.3. 2011.3.21. 2011.8.1.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8 미국

2006.6. 2007.6. 2012.3.15.
세계 최대경제권

(GDP 기준)2018.1.

(개정협상)

2018.9.24.

(개정협상)

2019.1.1.

(개정의정서)

9 튀르키예 2010.4.

2012.8.1.

(기본협정-상품무

역협정)

2013.5.1.

(기본협정-상품무역

협정) 유럽-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2015.5.26.

(서비스-투자협정)

2018.8.1.

(서비스-투자협정)

10 호주 2009.5. 2014.4.8. 2014.12.12.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11 캐나다 2005.7. 2014.9.22. 2015.1.1. 북미 선진시장

12 중국 2012.5. 2015.6.1. 2015.12.20.
우리의 제1 교역국

(2022년 기준)

13 뉴질랜드 2009.6. 2015.3.23. 2015.12.20.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14 베트남 2012.8. 2015.5.5. 2015.12.20. 우리의 제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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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일반적으로 공산품 및 서비스 수출을 확

대시켜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제고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값

싼 농수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농어업생산 감소와 이로 인한 농

어업인 소득감소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

□ 현행법상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

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15 여야정 합의’(’15. 11. 30.)에 따라 무역이득공유

제2)의 대안으로 2017년 3월부터 도입된 기금으로, 정부외의 자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조성되고 있음.

2)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해 수혜를 받는 기업의 이익 일부를 환수, 농어업 등 피해산업을

지원하자는 제도.

연번 상대국
추진 현황

의의
협상개시 서명 발효

투자대상국 (2019년 

기준)

15 콜롬비아 2009.12. 2013.2.21. 2016.7.15.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16
중미

(5개국)
2015.6. 2018.2.21.

2021.3.1.

전체발효
중미 신시장 진출

17 영국 2017.2. 2019.8.22. 2021.1.1.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지속

18 RCEP 2012.11. 2020.11.25. 2022.2.1.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19 이스라엘 2016.5. 2021.5.12. 2022.12.1. 창업국가 성장모델

20 캄보디아 2020.7. 2021.10.26. 2022.12.1.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21 인도네시아 2019.2. 2020.12.18. 2023.1.1.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 자료 : 관세청 FTA 포털, <발효된 FTA 체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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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여야정 합의문 관련내용】

1.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

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업

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동 기금은 기존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서 관리‧운영하고, 동 재단 사업에 준하는 세제 등의 인센티브

를 부여한다.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즉시 개정한다. 만일 자발적 기금조

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개요 】

ㅇ (추진배경) 한·중 FTA 비준 동의 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여야

정합의(’15.11.30)에 의해 도입(’17.3.30)

ㅇ (조성목표)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현물 등으로 매년 1천억원 조성,

10년간 1조원 조성 목표

ㅇ (조성재원 및 용도)

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의 용도

정부외의자가

출연하는현금이나

물품, 그밖의재산

1.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2. 의료서비스의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등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3. 정주 여건의 개선, 경관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4. 농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 등의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

업인 간 공동협력사업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

하는 상품권 사업

ㅇ (운영조직)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위원회와

운영본부(’17.3.30.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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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이 상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세제혜택3) 및 동반지수 성장평가 가점부여의 인센티브가 있음.

【 상생기금 출연에 따른 효과 】

구 분 효과 참고

세제혜택

◦출연금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
◦출연금의 10%를 법인세 공제
◦출연금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공제 항목에 포함

※비교)사랑의열매
◦출연금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
  * 법정기부금으로 소득금액 

50% 한도로 손금인정

동반지수
성장평가 
및 지수

◦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 반영 
  * ’24 총 100점 중 최대 3.0점
◦ ’19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 ’24 실적평가 2.0~3.0점 

※비교)대·중소기업상생기금
◦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 반영
   * ’24 총 100점 중 최대 4.5점
◦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
  * ’24 실적평가 최대 3.0점

3) 농림축산식품부는 기금 출연에 따른 세금감면액 총액은 알기 어려운 것으로 답변함(’24.12.6.)

ㅇ (인센티브) 세제혜택(법인세액 공제 등), 동반성장지수·평가 반영, 홍보

ㅇ (조성현황) ’17년～‘24.10월 현재까지 상생기금 출연액 중 공기업‧공공기관의

출연액은 60.6%, 민간기업의 출연액은 39.1% 차지

ㅇ (기금사업 집행현황): 926개 사업, 2,085.5억원

- 농어촌 교육·장학사업(96개 사업, 10,823백만원)

-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208개 사업, 37,151,백만원)

-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419개 사업, 102,663백만원)

-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공동협력사업(193개 사업, 41,238백만원)

- 농협 발행 상품권 사업(9개 사업, 16,653백만원)

- 홍보·공통사업 운용관리(1개 사업, 20백만원)

※ 자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2024.12.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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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설립 이후 2024년 10월까지 조

성된 출연 현황은 2,497억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을 조성하여 10

년간 1조원을 조성할 것을 목표로 하였음을 감안할 때 8년간

(2017～2024) 총 조성목표액의 약 25%가 조성됨.

□ 전체 조성액 2,497억원 중 60.6%는 공공기관, 39.1%는 민간기업,

0.3%는 개인 및 단체가 출연하여, 민간기업의 참여율은 낮은 편임.

【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 】

(단위: 백만원, 개 / ’24.10.31.기준)

구  분
공공기관 민간기업 개인 및 단체

합  계
참여 금액 참여 금액 참여 금액

2017 14
30,625,000

2
300,900

68
38,600 30,964,500

(98.9%) (1.0%) (0.1%) (100.0%)

2018 30
17,930,304

9
5,215,000

27
13,500 23,158,804

(77.4%) (22.5%) (0.1%) (100.0%)

2019 43
17,543,314

26
5,045,190

9
5,000 22,593,504

(77.6%) (22.3%) (0.1%) (100.0%)

2020 65
20,434,868

76
17,053,056

16
107,411 37,595,335

(54.4%) (45.3%) (0.3%) (100.0%)

2021 94
25,738,841

70
19,683,671

5
102,607 45,525,119

(56.5%) (43.2%) (0.3%) (100.0%)

2022 102
16,398,470

111
18,791,962

7
226,200 35,416,632

(46.3%) (53.1%) (0.6%) (100.0%)

2023 117
13,387,204

103
16,941,254

5
166,717 30,495,175

(43.9%) (55.6%) (0.5%) (100.0%)

2024.10 89
9,097,910

66
10,765,696

8
80,500 19,944,106

(45.6%) (54.0%) (0.4%) (100.0%)

다년협약

잔여분
2

270,000 
2

3,780,000
-

- 4,050,000

(6.7%) (93.3%) (0.0%) (100.0%)

총  계

(중복제외)

556

(134)
151,425,911

465

(211)
97,576,729

145

(133)
740,535 249,743,175

※ 자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2024.12.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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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사업으로는 농어촌지역 개발 및 활성

화 관련 419개 사업에 1,027억원을 집행(49.2%)하고,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공동협력 관련 193개 사업에 412억원을 집

행(19.8%)하는 등 누적 926개 사업에 2,086억원을 집행하였음.

【 연도별 사업지원 현황】

구 분 년도
교육·장학

(제1호)

복지증진

(제2호)

지역개발

(제3호)

공동협력

(제4호)

상품권

(제5호)

운용·관리

(제6호)
합계

지원

금액

2017 500 192 344 501 - - 1,537

2018 1,237 4,003 16,688 8,459 3 - 30,389

2019 1,292 2,921 10,014 3,360 359 - 17,947

2020 384 5,187 14,805 5,325 1,811 - 27,512

2021 1,644 6,227 12,621 4,646 3,807 - 28,945

2022 554 5,464 15,440 5,661 4,211 - 31,330

2023 4,265 6,027 15,375 8,562 3,252 20 37,501

2024.10 948 7,130 17,376 4,725 3,210 - 33,389

합 계
10,824 37,151 102,663 41,239 16,653 20 208,550

(5.2%) (17.8%) (49.2%) (19.8%) (8.0%) (0.0%) (100.0%)

지원

과제

2017 2 2 3 2 - - 9

2018 8 11 29 19 1 - 68

2019 12 21 36 16 2 - 87

2020 10 28 58 28 1 - 125

2021 15 31  76  33  2  - 157

2022 13 30 65 32 1 - 141

2023 22 46 63 41 1 1 174

2024.10 14 39 89 22 1 - 165

합 계
96 208 419 193 9 1 926

(10.4%) (22.5%) (45.2%) (20.8%) (1.1%) (0.1%) (100.0%)

(단위: 백만원, 개 / ’24.10.31.기준)

※ 자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2024.12.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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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 따르면 상생기금은 정부 이외의 자의 자발적 출연에

의하여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 동 기금 도입 당시 목표한

매년 1,000억원의 기금 출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연평균 약 322

억원 수준의 기금만이 적립되고 있어 농어업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연도별 출연현황]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다년 계

목표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7,000

조성액 309.7 231.6 225.9 375.9 455.3 354.2 304.9 71.3 2,328.8

비  율 30.9% 23.1% 22.6% 37.6% 45.5% 35.4% 30.5% - 32.2%

(단위 : 억원)

※ 자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2024.12.6. 제출)

□ 이에 개정안은 협정 체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수혜를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매출액의 0.005%’이

상을 출연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당초 목표한 출

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농어촌 및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을 실효적으로 하려는 취지로 보임.

□ 개정안에서 매출액의 0.005%로 하려는 것은 재계서열 1위~10위

그룹이 지난 8년간 출연한 금액이 작년 총매출액 대비 0.003%

수준인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4).

4) [2024 국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저조..(푸드투데이, 2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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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개정안에 따른 법문만으로는 출연금 조성 노력의무가 부과

되는 ‘수혜기업’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수

혜기업의 선정기준 및 그 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매출액의 0.005%이라는 출연 기준액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은 수혜기업의 출연을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고,

출연하도록 ‘노력’할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유사 의안(제21대, 김승남의원안)과 차별화 됨.

이는 제21대 국회에서 수혜기업에 출연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당초 상생기금 도입 당시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기업의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정부 측의 의견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16 -

현행법 제21대 김승남의원안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

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ㆍ농어

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

과 농어촌ㆍ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

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하 “상생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

------------------------------

------------------------------

------------------------------

------------------------------

------------------------------

------------------------------

----------------------------설

치하고, 협정 체결에 따른 수혜기업은

의무적으로 기금 조성에 참여하여야

한다.

□ 다만, 개정안이 출연하도록 노력할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같은 항 단서에서 수출여건의 변화 등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불

가피하게 출연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여전히 준조세5) 성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민간기

업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조세는 아니지만 사실상 납세와 유사한 방식으로 부담되는 금전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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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이 목표액 보다 부족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전입(안 제18조2의제4항 및 제5항)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현행법은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및 물품 등으

로 조성하도록 하고, 조성액이 목표액 보다 작을 경우 정부는 그 부

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

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기금 조성목표액 대비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① 직전 회

계연도 관세징수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하고, ② 수혜기업에게 출연 협조 등을 요청하는 조치를 하고

이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③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

산 등으로 조성한다.

제18조의2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

치 등) ④ --------- 정부와 정부

-----------------------------

----------------------.

④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원으로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

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

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

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

---------------------------

---------------------------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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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계 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5년 여야정 합의 및 제도의 도입

취지 등과 부합하지 않고, 각종 재정규율 적용을 받게 되어 기금사

업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기존 FTA기금과의 중복, 기업의

출연 감소 등이 우려되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임.

2)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통상조약법 제13조에 근거해 국내 보완

대책을 실시 중이고, FTA 이행지원기금 조성 등을 통해 농어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의 직접 출연은 기존 재정사업

과의 중복가능성 및 상생협력 분위기 저해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직전 회계

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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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의견

1）개정 필요성

□ 현행법에 따르면 상생기금은 정부 이외의 자의 자발적 출연에

의하여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 동 기금 도입 당시 목표한

매년 1,000억원의 기금 출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연평균 약 322억원

수준의 기금만이 적립되고 있어 농어업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상생기금에 대하여 민간 뿐 아니라 정부도 출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8조의2제4항), 상생기금 목

표액에 출연금이 미달하는 경우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기

준으로 일반회계로 전입하도록 의무화(안 제18조제5항제1호) 하

려는 것임.

□ 현재 상생기금 조달 금액이 매년 목표액에 미달하고 있을 뿐 아

니라, 각 연도 마다 조성액 편차도 발생하고 있어, 재원조달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

[연도별 출연현황]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다년 계

목표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7,000

조성액 309.7 231.6 225.9 375.9 455.3 354.2 304.9 71.3 2,328.8

비  율 30.9% 23.1% 22.6% 37.6% 45.5% 35.4% 30.5% - 32.2%

(단위 : 억원)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2024.12.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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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상생기금사업의 규모 및 범위가 제한되고, 다년도․중

장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음.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상생기금에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상생기금의 안정적 운영 및 원활한 상생협력사업 추진이 가

능해져, 농어업등·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농어촌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 촉진이라는 당초 동 제도 도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당초 상생기금 도입시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조성하기로 여야정이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회계에서

상생기금으로 전입하도록 하는 것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또한, 일반회계에서 상생기금으로 관세징수액의 1%를 전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농업분야 예산의 전반적 확대가 전제되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그 구분만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와 출연

목표액 미달성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다는 점이 오히려 민간의

자율적 출연에 대한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상생기금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 마련은 상생기금의 안정

적인 운영 필요성,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 취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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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지원이 상생기금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

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개정안 수용시 검토사항

□ 한편, 개정안이 반영되어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이 발생하면, 상

생기금은 순수한 민간기금이 아닌 국가기금으로서의 성격을 가

지게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변경, 「국가회

계법」에 따른 기금결산 등 관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

부, 기금 설치·운영 주체 역시 재단이 아닌 국가, 정부 또는 주

무부처의 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상생기금사업 추진시에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금 관리법」,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정부의 기금집행 시 적용되

는 각종 규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전

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일반회계에서의 전입으로 상생기금이 국가기금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치·운

영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이하 ”FTA기금”)”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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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에 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FTA기금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비교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2024.12.6. 제출)

구분 FTA기금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도입 배경 

및 목적

․ 한·칠레 FTA(’04.4.1 발효)를 이행함에

있어 농업인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

․ 한중FTA 여야정합의(‘15.11.30)

․ 무역이득공유제 대안

도입 시기 ․ 2004.4월 ․ 2017.3월

법적 근거 ․ ｢FTA농어업법｣ 제13조 ․ ｢FTA농어업법｣ 제18조의2

조성목표
․ 한·칠레 FTA 발효일부터 7년간 총 

1조 2천억원
․매년 1천억원, 10년간 총 1조원

기금의 

재원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특별적립금

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7. 농특회계에 따른 전입금

․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

기금의 

용도

1. 제5조에 따른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

상 지원

2.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농어업인등

의 피해보전

3. 제9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폐업 지원

4. 제10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5. 제11조에 따른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

공업의 지원

6. 제14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제22조에 따른 농산물 수입이익금 등

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지출

8.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1. 농어업인 자녀, 농어업계 학교, 

농어촌지역 학교·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2.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 증진 등 

농어촌 주민 복지증진 사업

3. 정주여건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경관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4. 농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 

농어업인간 상호 이익증진을 위한 

공동 협력 사업

5.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사업

6. 상생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관리주체 ․ 농림축산식품부(aT에 위탁)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 

운영위원회와 운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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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개정안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액을 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연평균(’19~’23) 815억 6,000만원 수준으로,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관세징수액 추이 】

(단위: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관세징수액 78,821 70,585 82,270 103,241 72,883

※자료: e-나라지표(관세청 소관 세수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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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단 등에 수혜기업별 할당액을 정해 출연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안 제18조의2제5항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현행법은 상생기금 조성액이 목표액 대비 부족한 경우 정부가 필

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농해수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① 상생기금 조성액이 목표액에 부족한 경우 정부가 수

혜기업에게 출연협조 등을 요청 하도록 하고, ② 재단·수혜기업 대

표단체 등에게 수혜기업별 출연 할당액을 정해 출연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제18조의2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④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

억원으로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

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

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

--------------------------------

--------------------------------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

-----------------------.

<신 설> 1 .(생 략)

<신 설> 2. 수혜기업에게 상생기금 출연 협조 및

지원 요청. 이 경우 정부는 재단에 출

연 협조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⑧ 재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혜

기업 대표 단체 또는 협회는 상생기금

의 연도별 목표액을 조성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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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의견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개정안은 현행 기부금품법과 충돌

되며, 기부금품법이 개정되더라도 재단 등의 기관이 수혜기업별

출연 할당액까지 정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남용 우려, 준조세 논

란, 암묵적 기부 강요에 따른 기업의 출연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

된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 개정안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이 목표액 대비 저조하여 농

어촌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기금

조성 목표액 미달시 정부가 수혜기업에 출연협조 요청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재단 둥이 수혜기업별로 할당하여 출연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기업별 할당액을 정하여 출연 요청하는 경우 보다 원활한 출연금

조성이 가능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수혜기업별 출연 할당액을 정하여 출연

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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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기업별 금액을 정하여 할당하는 방식으로 모집을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준조세 논란

역시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현행 「기부금품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

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① 기금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

되,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

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②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접수’할 수 없지만, 법령에 다

른 규정이 있는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접

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기부금품 관련 규정】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

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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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설립한 법인으로,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

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기부금품법에 따

라 기부금품의 ‘모집’이 금지되는 법인에 해당함.

즉, 현행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 자발적인 기부금에 대한 ‘접수’는

할 수 있으나, 적극적인 ‘모집’은 불가능하고, 현행법과 현행 기부

금품법 체계 내에서는 할당액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출연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임.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

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

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ㆍ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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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모집 및 접수 현황】

□ 이에 동 개정안과 함께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

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향후 해당 법안의 심사 경과 추이를 고려 필요

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기부금품의모집ㆍ사용및기부문화활성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안, 제2204892호) 】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

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1. 「정치자금법」 1. ∼ 11. (현행과 같음)

구분 모집 접수

개념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특정인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금품을 

받아들이는 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원칙)  모집 불가 (원칙) 접수 불가

(예외) 「기부금품법」 제3조에

명시되는 경우 모집 

가능

(예외) 개별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접수 

가능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모집불가 접수가능

「기부금품법」상 

근거 없음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상 

근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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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개정안에 따른 민간기업 출연 할당 등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현재 10%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50%로 상향하면서, 조세특례의 일몰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향후 해당 법안의 처리여부 및 처리시기 등을 고려하여 동 개정안

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

민신탁법」

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신 설> 1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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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안, 제2204884호) 】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중

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

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

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

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

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

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

--------------------------------

--------------------------------

2030년---------------------------

--------------------------------

---------------100분의 10(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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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년 1천억원 조성 목표 규정의 유효기간 연장(법률 제14528호 부칙

제2조)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현행법은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를 매년 1천억원 규정하고 있는

제18조의2제4항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 후 10년(∼’27.1.16까지)으로

하고 있음.

□ 개정안은 농어업상생협력기금의 조성기간 및 조성액을 매년 1천억

씩 20년간으로 연장하려는 취지임.

나.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 농림축산식품부는 총 조성 목표액이 2조원으로 증가하므로 사회적

합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법률 제1452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52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 칙 부 칙

제2조(유효기간) 제18조의2제4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0년간 효

력을 가진다.

제2조(유효기간) 제18조의2제5항의---

-------------------- 20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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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의견

□ 개정안은 법률 제1452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개정하여 출연

금 연간목표액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이는 현재 출연금 조성이 당초 목표액에 미달하고, 여전히 자유무

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하여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농어촌·농어업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당초 ‘2015년 여야정 합의’시 연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

조를 조성할 것을 합의하였는 바, 조성기간 연장 및 기금조성액

증가는 당초 합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고,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여야정 합의가 필요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

로 보임.

□ 한편, 기금 조성 목표액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총 조성목표액도

당초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증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민

간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사전협의 및 공감대 형성이 선

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과 같이 연간 1,000억원의 기금 조성 목표액의 유효기

간을 법 개정 이후 20년으로 연장할 경우, 해당 조항의 당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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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 2017년 1월 19일부터 2037년 1월 19일까지 연장되는지, 아니

면 개정안 시행일(2025. 1. 1.)이후 추가적으로 20년이 연장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또한 해당 부칙 제2조의 해석 여하에 따라 조성 목표액 총액도 달

라질 수 있으므로,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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